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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각 지자체의 노인자살률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변화유형을 추정하고, 추정된 노인자살률 변

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사회자본을 통해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노인자살률을 추정할 수 있는 251개 시군구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자살률은 총 세 가지 변화유형(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복지예산비율, 자살

예방조례 제정기간,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지자체의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노인자살률, 유형화, 지자체, 사회자본, 성장혼합모형

Ⅰ. 서론

한국은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을 기록하면서, 2003년 이후 2016년까지 13

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와 함께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자살률도 마찬가지다. 특히 노인자살률은 전체자살률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분석될 만큼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약 60명으로 1990년에 비해 5배 이

상 증가하였으며,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116.2명으로 자살률 2위인 남미 수리남(47.9

명)의 2.4배에 달하고 있다(WHO, 2014).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노인인

구 10만 명당 2010년 81.9명, 2011년 79.7명, 2012년 69.8명, 2013년 64.2명, 2014년 55.5명, 2015

년 58.6명, 2016년 53.3명으로 2010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지속적으로 2-3배 이상 높아 노인의 자살률이 심각한 상황임을 파

악할 수 있다(통계청, 2016). 

이에 정부는 2004년 제1차 자살예방기본계획부터 시작하여, 2009년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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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

살예방법)을 2011년에 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 자살

예방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살예방정책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는 등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규형, 2019). 이러한 각종 자살 관련 계획에서 공통

적으로 제시하는 과제 중 하나는 지자체별로 자살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다. 정부는 지자체에 따라 자살률, 자살규모, 그리고 자살원인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살과 관련하

여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자살예방법 제4조와 제8조에 근거하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도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

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이나 추진실적 평가는 아직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송인한 외, 2016). 물론 시군구

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기초자

치단체인 시군구는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실정이다 보니 우리나라 시군구의 자살예방시행계

획서들은 내용부분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각 지자체별 자살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살예방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중 기초자

치단체들의 45.7%는 제시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자살현황을 정신건강 현황으로 간주하여 우울

증 등을 대신 제시하였다(김정수 외, 2017). 

중앙 정부가 각 지자체의 자살 현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자체별 현황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김정수 외, 2017). 노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

인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시점의 지자체별 노인자살률 현황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노인자살률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지자체를 유형화함으로써 노인자살률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노인자살예방정책을 진행하는데 우선순위 지자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뿐 

아니라 노인자살률 변화 유형에 따라 노인자살예방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자체 단위 자살예

방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한편 노인자살은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대표적인 

학자 Putnam(2001)은 자신의 책 ｢Bowling alone｣에서 사회자본의 결핍은 경제, 교육, 건강에 악영

향을 미치고 범죄, 자살률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거시적인 측면에서 사회자본과 노인자살

과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사회자본 관련 사회경

제적 요인들(노인복지관련 기관 수, 보건의료시설 수, 복지예산비율 등)은 노인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

영희･임미영, 2013; 윤명숙･최명민, 2012; 최선미, 2016; Andres et al., 2011; Corcoran & 

Arensman, 2011; Helliwell, 2004). 

그러나 기존 연구는 지역 구분 없이 각 지자체가 동일한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

에, 지자체의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즉 지자체의 노인자살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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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연구들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 노인자살률 연구를 진행할 때 지역적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남호진･이석구, 

2017; 유영직, 2014; 최선미, 2016; Kuramoto et al., 2013; Phillips, Zhang & Eddleston, 2002; 

Walker, 2008), 도시와 농촌 혹은 시군 수준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지자체별 정책 

제안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연구는 대부분 횡단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져 시간

의 흐름에 따라 노인자살률의 변화 추이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의 노인자살률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다수의 변화유형을 추정

하고, 추정된 노인자살률 변화유형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자살

률 변화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인자살의 이론적 확장을 도

모하고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의 세분화된 노인자살예방정책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 자살 관련 현황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통계청, 2016),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에 따른 자살률 추이는 65

세 이상 노인인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세 미만의 경우 0에 가까

운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자살률 변화는 큰 차이가 없었다. 15세 이상 64세 미만 연령층은 2010

년 30.5명에서 2016년 25.3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10년 81.9명에서 2016년 53.3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자살률은 15세 이상 64세 미만 연령층보다 2016년 기준 2배 이상 높은 것으

로 집계되었다. 

최근 7년간(2010년-2016년) 전체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의 시군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전지

역의 노인자살률이 전체자살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자살률은 대부분 지역이 인구 

10만 명당 30명 내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노인자살률은 100명이 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30

명인 지역도 있어 지자체 간 격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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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군구별 전체자살률 및 노인자살률 분포(2010-2016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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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6). 사망원인통계 재구성

2. 노인 자살 관련 정책 현황

자살예방법 제7조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중년층･노

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였다. 이에 2016년에는 제3차 자살예방기본

계획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을 10대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획기적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노인 자살예방’을 핵심 중점 과제로 두었다.

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에서는 농촌 및 도시형 노인자살예방사업 모형 개발 및 보급하고 독거

노인 생활관리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노인관련 종사자 게이트키퍼로 양성하는 대책을 추

진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또한 2018년 정부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세우면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보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서는 연령대별 자살

예방 대책 추진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고, 노인과 관련해서는 ‘독거노인 및 치매환자 가족 지원’

이라는 세부과제를 중점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자살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의 수립･시행 등)에 근거하여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

군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

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나 김정수 외(2017)가 진행한 연구‘지방자치단

체의 자살예방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전국 지자체 자살예방계획서의 내용분석’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서들은 내용부분에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각 지자체별 자살현황에 대한 내용은 자살예방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전략을 세우는데 중

요한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중 기초자치단체들의 45.7%는 제시 자체가 되어 있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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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현황을 정신건강현황으로 간주하여 우울증 등을 대신 제시하였다(김정수 외, 2017). 실제 송

인한 외(2016)가 자살예방계획수립 공청회에 참여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 자살예방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어려워하는 9개 요인 중 지자체 자살 현황 분석이 4점 만

점에 평균 2.89점(SD=.847)으로 4순위로 집계되었다. 한편, 지자체 자살예방 계획 항목에 대한 중

요도 인식 질문에 지자체의 자살 현황이 4점 만점에 평균 3.70점(SD=.465)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즉 지자체 실무자는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자체의 자살 현황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하고는 있지만,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사회자본 개념 및 구성요소

Putnam(2001)은 사회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는 사회적 신뢰, 규범, 연결망과 

같은 사회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Putnam(2001)은 사회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공동체 혹은 지역에서는 구성원들의 참여가 상호 간의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을 증진시킨

다고 보았다. 이 외에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회자본에 대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은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사회자본이 형성된다는 

것과, 이러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집단 전체와 개별 구성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이다(박희

봉, 2009). 사회적 관계는 개인-개인, 개인-지역사회, 민간-정부 등 다양한 관계를 말하는데, 그러

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사회참여를 사회자본이라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단위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인식한 Putnam의 개념을 활용하기로 한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대표적으로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참여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신

뢰는 타인이 자신의 기대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하고(류석춘 외, 

2008), 호혜성의 규범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되고 있는 공식적･비공식

적 가치를 말한다(Fukuyama, 1995). 연결망은 사회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박희봉, 2009), 참여는 본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는 포함

되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사회 참여는 사회자본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최근 연구들에서 활용하여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게 되었다(박희봉, 2009). 

사회자본 구성요소인 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사회참여는 측정방법을 크게 미시적･거시

적 측면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다만 미시적･거시적 측면 모두 개인의 설문응답으로 집계하여 사

회자본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러한 이유는 지자체 단위의 사회자본 지표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의 사회자본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사회자본을 구

성하는 요소 중 자료의 접근성 등의 문제로 일부만을 택하거나 사회자본과 맞지 않는 측정도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김지연･김창엽, 2016; 최지민･김순은, 2016). 그럼에도 지자체 단위로 

사회자본 구성요소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Putnam(2001)을 시작으로 Grootaert(2001), Messner et 

al.(2004) 등의 연구에서 구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소진광 외(2006), 최영출(2004)이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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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뢰의 경우 이혼율을 가장 많이 활용했으며, 이는 가족 간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정규형, 2019). 이 외에 신용불량자 발생률, 지역사회 안전체감

도, 119 허위신고 건수 등을 지자체 단위로 측정하였다. 호혜성의 규범은 자원봉사자 수, 기부금 

규모, 헌혈자 수 등 호혜성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거나 범죄율, 주차위반 적발 건수, 음주단속 건

수 등 규범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하는 경우가 있었다. 연결망은 지역사회 내 어떤 단체들이 얼마

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측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참여는 투표율이나 지역사회 행사 참여율 

등 정치 참여와 지역 사회 내 단체 혹은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4. 사회자본과 노인자살률

Durkheim은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요인 즉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너지면서 생기

는 문제임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현대에 와서 사회 자본으로 해석되고 있다(곽현

근, 2012). 이렇듯 사회자본과 자살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사회자

본은 직접적으로 자살을 낮춰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ignone & 

O'Neil(2005)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자살에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의 신뢰와 지역사회 네트워

크 수준, 소속 단체 유대감 등의 사회자본이 자살을 낮춘다고 하였다. Fitzpatrick(2007) 연구에서

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자살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단체 참여 정도 등 사

회적 연계 수준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네덜란드,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대상자를 통해 사회자본과 자살 간의 관계를 입증하고 있다(Congdon, 2012; Kunst et 

al., 2013; Okamoto et al., 2013).

지자체를 분석단위로 하여 사회자본과 자살률과의 관계를 직접적 살펴본 연구는 드물기는 하지

만, 사회자본을 신뢰, 연결망 등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자살률에 영향을 

주는지 검증한 연구들을 통해 사회자본과 자살률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뢰(이혼

율), 호혜성의 규범(자원봉사자 수), 연결망(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 참여(노인의 사회참여

자 수)는 높을수록 자살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과 자살률 간의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다.

먼저 이혼율의 경우 지역단위의 사회자본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인식된다. Coleman(1988)

은 사회자본 중에서 가족의 사회자본을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특히 이혼율을 사회자본의 지표로 활

용하였다. 이혼은 가족 내 관계 약화를 통해 가족을 해체하게 되고 이는 곧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

제수준을 감소시켜 자살을 증가시킨다(Rankin & Wells, 1990). 즉 지역 내 이혼율이 높다는 것의 의

미는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가족통합정도가 낮다는 것을 말한다(Walker, 2009). 실제 국내외 연구를 

통해 지자체의 이혼율이 증가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정균, 2008; 이민

아･강정한, 2014; Helliwell & Putnam, 2007; Inoue, 2006). 특히 유정균(2008)은 이혼으로 인한 가족

의 해체는 가족의 결속력의 약화로 이어져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결국 노인의 

경제력 빈곤과 고립감을 증대시켜 노인자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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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 자원봉사자 수는 사회자본 중 호혜성의 규범을 대표하는 지표로 다른 사람과 지역

사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으로 인해 강한 내부적 통합성을 유지하여 사회통합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지역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유석춘･장

미혜, 2002). 나아가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지역사회 신뢰와 호혜성을 증진시키며,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지역주민들에게도 퍼져나가 지역사회 전체에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하였다(김민

영, 2013; Coffe & Geys, 2005). 즉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 김민영(2013)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단체 비율과 자원봉사단

체회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자 혹은 단체가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는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자원으로 사회자본 중 연결망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사회복지 및 정신보건 인프라는 사회적 연결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주며, 이는 곧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자살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Cutright 

& Fernquist, 2000).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대인관계향상과 더

불어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만들기 때문에 노인 자살의 예방적 효과를 지닌다고 보았다(배지연, 

2004). 실제 사회복지기관 등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가 취약하게 되면 지자체의 노인자살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기원･김한곤, 2011; 허지정･최막중, 2013; Duberstein et al., 

2004). 정신보건인프라의 경우 사회복지기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

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인프라의 존재 여부가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rkola et al., 2009).

노인의 사회참여자 수는 사회자본 중 참여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Durkheim(1897)은 아노미적 

자살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역사회 참여의 결여를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회참여와 자살과

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참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이

는 노인에게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Putnam, 

2001). 즉 역할 상실과 사회적 유대감의 저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살을 사회참여를 통해 예방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묘숙, 2012). 실제 사회단체나 동호회 등 지역사회에 있는 모임에 참여하

거나(신상진･조영태, 2007; 이묘숙, 2012; Wenger, 1997), 각종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자살행

동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은석･이선장, 2009; Li & Ferraro, 2005).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지자체의 서로 다른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확인하고, 각 



118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노인자살률 변화유형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

1단계: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2단계: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결정요인분석

2.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노인자살률의 경우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

연앙인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MDIS)의 

원격접근서비스를 통해 2010-2016년의 원자료를 받아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의적 자

해(자살) (X60-X84)를 기준으로 시군구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자 수를 산출하였다. 노인자

살자 수와 주민등록연앙인구자료를 계산하여 각 지자체별로 노인자살률을 추출한 후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자살률을 기준으로 총 264개 시군구 중 2010년부터 2016년

까지의 노인자살률을 추정할 수 있는 251개 시군구1)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1)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통합 혹은 분리되거나 새로 출범한 지자체 총 10곳(세종특별자치시, 부천시 

원미구,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여주시,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서원구, 청주시 청

원구, 당진시)는 행정구역의 변화로 노인자살률 추정이 어려운 연도는 결측치로 처리하고 활용하였다. 추

가적으로 노인연앙인구가 1,000명이 되지 않아 노인자살률의 상승폭과 하락폭이 큰 울릉군은 정확한 추

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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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노인자살률

노인자살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망원인통계와 주민등록연양인구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자살자 수/노인연앙인구)×100,000’식을 통해 지자체별 노인인구 10만 명당 노인자살률을 계산하였

다. 노인자살률은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연앙인구 대비 노인자살자 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2) 독립변수: 사회자본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은 크게 총 4가지(신뢰, 호혜성의 규범, 연결망, 참여)로 구분하였다. 사회자

본 중 신뢰는 조이혼율로 구성하였고, 호혜성의 규범은 자원봉사자 비율로 구성하였다. 연결망은 정

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복지시설 비율로 구성하였고, 참여는 노인사회참여율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

는 2010년 대비 2016년의 변화정도를 변수로 설정하였다.2) 구체적인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표 1> 사회자본 측정 도구

변수명 변수속성 자료 출처

조이혼율 (이혼건수/연앙인구)×1,000
인구동향조사

 - 조이혼율 변화정도 조이혼율 2016년 - 조이혼율2010년

자원봉사자 비율 (활동자원봉사자 수/성인연앙인구)×100
1365자원봉사포털

 -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자원봉사자 비율 2016년 - 자원봉사자 비율 201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신건강복지센터설립 변화정도 7년간(2010-2016) 설립 여부(0=미설립, 1=설립)

노인복지시설 비율 (노인복지시설 수/노인연앙인구)×1,000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노인복지시설 비율 변화정도 노인복지시설 비율 2016년 - 노인복지시설 비율 2010년

노인사회참여율 (노인의 사회참여인구 수/노인연앙인구)×1,000
인구총조사

 -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 노인사회참여율 2015년 - 노인사회참여율 2010년

3) 통제변수: 지자체 특성

본 연구에서 지자체 특성은 총 6가지(지역, 노인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사회

2)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자본이 변화한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의 

초기값이 작을수록 동일한 변화가 크게 측정되고, 초기값이 클수록 단위 변화가 작게 측정될 수 있는 여

지가 있다. 그럼에도 종속변수인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자료로 설정되었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보다 명확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

지 변화정도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단순히 사회자본의 높고 낮음을 변수로 설정하기보다는 사회자본의 

변화정도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언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본 연구

에서는 사회자본 변화정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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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비율,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사회자본과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7개년 자료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도

구는 다음과 같다.

<표 2> 지자체 특성 측정 도구

변수명 변수속성 자료 출처

지역 0=시지역, 1=군지역 -

노인인구비율 (노인연앙인구/전체연앙인구)×100 인구동향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연앙인구)×1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통계

사회복지예산비율 (사회복지분야예산/전체예산)×100 지방재정365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2019 - 자살예방조례 제정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2019 - 농약안전보관함 설치년도
한국자살예방협회 홈페이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업보고서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 핸들링 및 

모형분석을 위해서 Stata 14.0과 M-plu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모형에 포함될 주요변수의 이상치, 결측치 검토를 위해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 및 주요 변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전반적인 노인자살률의 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노인을 단일집단

으로 가정하고 잠재성장모형을 진행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

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TLI와 CFI, 그리고 RMSEA를 활용하였다.3) 넷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구분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4)을 진행하였다. 성장혼합모형에서 잠재집단 수(변화유

형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ABIC, Entropy, BLRT의 p값을 활용하였다.5) 다섯째, 지자체의 

3) TLI와 CFI는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RMSEA의 경우, RMSEA<.05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이면 보통 적합도,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

타낸다(홍세희･김주환･김민규, 2009).

4) 성장혼합모형은 잠재성장모형에서 확장된 모형으로, 대상변수의 변화궤적 안에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

지를 밝혀, 각 하위집단의 발달양상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방법이다(Muthéen, 2002). 잠재성장모형의 기

본 가정은 모집단이 동질하다는 것이나 성장혼합모형은 개인 간 이질적인 특성이 존재하며, 그 이질적인 

특성에 의거해서 집단별로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집단을 동질하다고 보는 것은 현상을 과도하게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Jung & Wickrama, 2008). 이에 모집단 내 개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가

정하는 것은 보다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Muthen와 Muthen(2000)에 따르면, AIC(Akiakie’s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정보기반 적합도 지수로 값이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 Entropy는 모형의 평균분류 정확도 지수로 0에서 1사이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의미한다.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는 잠재집단 수를 k라고 

했을 때 k-1 집단 모형과 k 집단 모형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k-1 집단 모형은 기각되

고 k 집단이 더 적합한 것을 말한다. 추가적으로 표본 수는 Hill et al.(2000)의 경우 전체 표본 수의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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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진행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지자체별로 구분지어 확인해보면, 서울특별시는 25곳(10.0%), 부산광역시는 16곳(6.4%), 인천광

역시는 10곳(4.0%), 대구광역시는 8곳(3.2%), 광주광역시는 5곳(2.0%), 대전광역시는 5곳(2.0%), 울

산광역시는 5곳(2.0%), 세종시는 1곳(0.4%), 경기도는 44곳(17.5%), 강원도는 18곳(7.2%), 충청북도

는 14곳(5.6%), 충청남도는 16곳(6.4%), 전라북도는 15곳(6.0%), 전라남도는 22곳(8.8%), 경상북도

는 23곳(9.2%), 경상남도는 22곳(8.8%), 제주도는 2곳(0.8%)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을 시지역과 군지

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시지역은 170곳(67.7%), 군지역은 81곳(32.3%)로 조사되었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51)

구분 분류 빈도(n) 비율(%)

지자체

서울특별시 25 10.0

부산광역시 16 6.4

인천광역시 10 4.0

대구광역시 8 3.2

광주광역시 5 2.0

대전광역시 5 2.0

울산광역시 5 2.0

세종시 1 0.4

경기도 44 17.5

강원도 18 7.2

충청북도 14 5.6

충청남도 16 6.4

전라북도 15 6.0

전라남도 22 8.8

경상북도 23 9.2

경상남도 22 8.8

제주도 2 0.8

시/군
시 170 67.7

군 81 32.3

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본 연구의 전체 표본 수가 251case인 것을 감안하여 Jung과 

Wickrama(2008)의 표본 수 5%이상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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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 변수의 전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노인자살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67.84명(SD=16.75)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살률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16년으로 54.60명(SD=19.50)이며, 가장 높은 연도는 2010년 85.33명(SD=34.94)으로 나타나 

2016년도와 차이를 보였다. 노인자살률의 전반적인 흐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개년 간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사회자본 변화정도에 대한 기술통

계분석 결과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은 평균 

16.24%(SD=7.59)으로 나타났고, 전체 인구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평균 

4.06%(SD=2.17)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의 경우 평균 

30.89%(SD=14.0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은 평균 4.63년(SD=2.84)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2010년도에 제정된 지자체는 1곳(0.4%)이고, 2011년도는 21곳

(8.4%), 2012년도는 54곳(21.5%), 2013년도는 74곳(29.5%), 2014년도는 14곳(5.6%), 2015년도는 14

곳(5.6%), 2016년도이상은 15곳(6.0%)로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13년도에 가장 많이 제정된 것

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아직 제정되지 않는 지자체는 58곳(23.1%)이나 차지하였다. 농약안전보관

함 설치기간은 평균 1.20년(SD=1.77)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2010년도에 설치된 

지자체는 1곳(0.4%)이고, 2012년도는 2곳(0.8%), 2013년도는 3곳(1.2%), 2014년도는 5곳(2.0%), 

2015년도는 19곳(7.6%), 2016년도이상은 61곳(24.3%)로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2016년 이후에 가

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설치가 되지 않는 지자체는 160곳(63.7%)이나 차지하였다. 

사회자본 변화정도의 경우 2016년과 2010년의 차이를 변수로 설정한 조이혼율 변화정도, 자원

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와 정신건강복지 센

터설립 변화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이혼율 변화정도 평균은 -0.16명(SD=0.27)으로 2010

년도보다 2016년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평균은 1.81명

(SD=4.48)로 2012년 대비 2016년에 조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 평

균은 -0.09개소(SD=5.89)로 2010년과 2016년 간에 차이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사회참

여율 변화정도 평균은 241.20명(SD=74.84)으로 확인되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설립 변화정도는 평

균 0.19곳(SD=0.39)으로 나타났다. 즉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개년 사이에 설립된 곳이 48곳

(19.1%)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곳은 203곳(80.9%)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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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요변수 기술통계

분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노인자살률

2010년 노인자살률 0 303.10 85.33 34.94

2011년 노인자살률 0 186.50 81.73 31.66

2012년 노인자살률 13.80 160.30 72.39 28.20

2013년 노인자살률 12.10 180.50 66.08 24.26

2014년 노인자살률 0 125.00 56.15 21.48

2015년 노인자살률 13.40 160.60 59.23 22.26

2016년 노인자살률 0 128.20 54.60 19.50

통제변수

노인인구비율 4.68 34.36 16.24 7.5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0.79 19.66 4.06 2.17

사회복지예산비율 11.35 63.04 30.89 14.02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0 9.00 4.63 2.84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0 9.00 1.20 1.77

사회자본

조이혼율 변화정도 -1.10 1.00 -0.16 0.27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10.40 16.80 1.81 4.48

정신건강복지 센터설립 변화정도 0 1.00 0.19 0.39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 -11.93 48.37 -0.09 5.89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 81.41 617.62 241.20 74.84

3. 잠재성장모형 분석

성장혼합모형을 진행하기 전 전반적인 노인자살률의 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하나의 동일집단으로 가정하였으며, 최적의 변화 패턴을 파악

하기 위하여 초기값과 변화율의 요인적재량을 고정한 선형변화모형, 이차함수 변화율을 나타내는 

잠재변수가 추가된 이차함수변화모형, 1차년도(2010년)와 7차년도(2016년)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

는 변화율의 요인적재량을 고정하지 않은 자유모수변화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

하였다. 

노인자살률에 대한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는 χ2 = 65.846 (p< .001), CFI = 0.859, TLI = 0.871, 

RMSEA = 0.086 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는 χ2 = 38.946 (p< .01), CFI = 0.934, TLI = 0.927, RMSEA = 0.065 이고, 자유모

수변화모형의 적합도는 χ2 = 22.680, CFI = 0.985, TLI = 0.982, RMSEA = 0.032 로 나타나 적합도 기

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차함수변화모형보다 자유모수변화모형의 적합도가 자료

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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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노인자살률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선형변화모형 65.846*** 23 0.859 0.871 0.086

이차함수변화모형 38.946** 19 0.934 0.927 0.065

자유모수변화모형 22.680 18 0.985 0.982 0.032

*p<.05, **p<.01, ***p<.001

4. 모형적합도에 따른 잠재집단 수 결정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자유모수변화모형이 노인자살률의 궤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성장혼합모형에서도 자유모수변화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지자체별 노인자살률의 변화

유형의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 BIC, SABIC, Entropy, BLRT의 p값과 전체 사례의 5% 이

상 여부를 준거로 사용하였다. 

지자체별 노인자살률의 경우 AIC는 잠재집단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BIC, SABIC는 4

개의 잠재집단모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ntropy는 3개의 잠재집단모형이 0.915로 다른 

잠재집단모형보다 높았으며, BLRT는 2개, 3개, 4개의 잠재집단모형이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모든 잠재집단이 전체 표본크기의 5%이상인지 확인해 본 결과 2개와 

3개의 잠재집단모형만이 5%미만의 잠재집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모형 적합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노인자살률은 3개의 잠재집단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종모

형으로 채택하였다. 3개 잠재집단의 표본 크기는 각각 211케이스(84.1%), 23케이스(9.2%), 17케이

스(6.8%)로 구분되었다.

<표 6> 성장혼합모형 적합도

Group AIC BIC SABIC Entropy
BLRT

(p-value)
class size (%)

1 15895.866 15955.799 15901.907 - - -

2 15863.639 15934.148 15870.746 0.882 0.000 228(90.8), 23(9.2)

3 15852.784 15933.870 15860.957 0.915 0.000 211(84.1), 23(9.2), 17(6.8)

4 15838.602 15930.263 15847.840 0.883 0.000 213(84.9), 14(5.6), 14(5.6), 10(4.0) 

5 15838.086 15940.324 15848.391 0.889 0.208
204(81.3), 20(8.0), 13(5.2), 11(4.4), 

3(1.2)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집단 수가 결정되었다. 잠재집단별 추정된 초기값6)과 변화율의 

6) 본 연구에서는 변화 유형을 명명하는데 있어 기준이 없다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잠재집단별 추정된 초기값의 높고 낮음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OECD의 평균 노

인자살률(18.4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든 잠재집단 초기값이 40명 

이상으로 나타나 모두 고수준 자살률에 해당하므로 OECD 평균 노인자살률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노인자살률은 평균 67.8명인데, 이러한 수치는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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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집단명을 부여하였다. 지자체별 노인자살률은 총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했는데, 

각 잠재집단의 명칭은 노인자살률 초기값 수준과 변화양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잠재집단1은 분석대상인 전체 지자체의 84.1%(n=211)을 차지하고 있다. 잠재집단1의 초기값은 

67.13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은 -15.448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노인

자살률 초기값은 중간 수준이며, 2010년부터 2016년에 이르는 7년 동안 노인자살률이 큰 변화 없

이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중수준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2는 분석대상인 전체 지자체의 9.2%(n=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기값이 100.234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잠재집단1보다 초기 자살률이 약 40명이나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변화율은 -20.543로 잠재집단1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즉 노인자살률 초기값은 높지만 노인자살률의 변화률은 2010년부터 2016년

에 이르는 7년 동안 노인자살률이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수준 유지형’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집단3은 분석대상인 전체 지자체의 6.8%(n=17)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기값이 148.584(p<.001)

로 나타나 잠재집단1과 2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변화율 또한 -97.592(p<.001)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집단3의 변화율은 잠재집단1과 2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즉 노인자살률 초기값은 매우 높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

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감소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7> 전제노인자살률 잠재집단별 초기값과 변화율 추정치

모형 사례수 (%)
모수 추정치

변화유형
초기값 변화율

잠재집단1 211 (84.1) 67.138*** -15.448 중수준 유지형

잠재집단2 23 (9.2) 100.234*** -20.543 고수준 유지형

잠재집단3 17 (6.8) 148.584*** -97.592*** 감소형

*p<.05, **p<.01, ***p<.001

노인자살률 잠재집단별 지자체 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중수준 유지형’의 경우 광역시와 

도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수준 유지형’의 경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

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나타났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1곳에서 나타났으며, 나머지 도 지

역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소형’은 광역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도 지역의 경

우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는 41.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충청남도로 29.4%를 차지하였다. 

을 구분 짓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즉 초기값이 평균보다 낮으면 저수준, 평균과 

유사하면 중수준, 평균보다 크면 고수준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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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추정 <그림 4> 전제노인자살률 잠재집단 분포

 잠재집단1: 
 중수준 유지형

 잠재집단2: 
 고수준 유지형

 잠재집단3: 
 감소형

5.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결정요인 분석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사

회자본 변화정도에 따라 어떻게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의 차이가 결정되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의 경우 ‘중수준 유지형’을 기준으로 ‘고수준 유지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복지예산비율(OR=0.878, p<.01),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OR=1.538, p<.01),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OR=1.348, p<.05)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을수록, 자살예방조례 제정

기간이 길수록,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이 길수록 ‘중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노인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준 유지형’을 기준으로 ‘감소형’을 결정하는 통제변수는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OR=1.663, 

p<.01),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OR=1.881, p<.01)로 나타났다. 즉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이 길수

록,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이 길수록 ‘중수준 유지형’보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지역, 노인인구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사회복지예산비율은 노

인자살률 변화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중수준 유지형’을 기준으로 ‘고수준 유지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노인사회참여

율 변화정도(OR=0.895, p<.05)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가 적을수록 ‘중수준 유

지형’보다 ‘고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이혼율 변화정도,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설립 변화정도,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는 노인

자살률 변화유형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준 유지형’을 기준으로 ‘감소형’을 결정하는 사회자본은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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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0.827, p<.05)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가 적을수록 ‘중수준 유지형’보다 

‘감소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이혼율 변화정도,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설립 변화정도,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는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에 대한 결정요인의 한계효과를 추정하여 각각의 변수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간의 노인사회참여율 차이가 1명씩 증가

할수록 ‘고수준 유지형’보다 ‘중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0.5%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

소형’보다 ‘중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은 0.6%씩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에 대한 다항 로짓분석

구분
고수준 유지형

(기준: 중수준 유지형)
감소형

(기준: 중수준 유지형)
OR dy/dx OR dy/dx

통제
변수

지역7) 1.009 0.014 2.488 0.036
노인인구비율 0.972 -0.002 0.996 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1.021 0.005 0.783 -0.010
사회복지예산비율 0.878** -0.006** 0.840 -0.005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 1.538** 0.022** 1.663** 0.013**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 1.348* 0.011* 1.881** 0.020**

사회
자본

조이혼율 변화정도 0.256 -0.089 0.642 -0.004
자원봉사자 비율 변화정도 0.986 -0.006 0.990 -0.005

정신건강복지 센터설립 변화정도 0.673 -0.017 0.510 -0.021
노인복지시설비율 변화정도 1.041 0.002 1.080 0.002
노인사회참여율 변화정도 0.895* -0.005* 0.827* -0.006*

*p<.05, **p<.01, ***p<.001
주: OR = Odds Ratio, dy/dx = Marginal Effect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각 지자체마다 큰 격차를 보이는 노인자살률에 주목하여 시간에 따른 노인자살률 변

화양상이 하나의 동일한 형태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변화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시

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자체의 노인자살률 변화양상에 있어 서로 다

른 변화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결정짓는 요인을 사회자본 

변화정도로 설정하여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년간 사망원인통계, 인구동향조사,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인구총조사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251개의 지자체의 노인자살률과 사회자본을 추정하였다. 아울러 각 지자체의 노

인자살률 자료를 통해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7) 시=0, 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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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성

장혼합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노인자살률은 세 가지 변화유형(중수준 유지형, 고수준 유지형, 

감소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다양한 변화양

상이 존재함을 밝힌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이 2010년 평균 85.33명에서 2016년 54.60

명으로 줄어든 수치를 통해 노인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그 내면의 복잡성을 담아내

고 있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노인자살률이 하락하고 있는 

감소형은 17곳(6.8%)으로 10%도 안 되는 수준이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몇몇 지자체에

서 발견되고 있다. WHO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10년 대비 2015년에 낮아진 이유를 정부의 

맹독성 농약 판매 금지 조치로 보고했고 지역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보고했

으나(WHO, 2017), 이를 우리나라 전 지자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연구(남호진･이석구, 2017; 최선미, 2016; Browning et al., 2008; MacFarlane et al., 

2010; Middleton, et al., 2006)와 같이 자살률을 도시나 농촌으로 구분지어 비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결국 노인자살률이 다양한 변화유형으로 구분된다는 연구 결과는 지자체를 동질한 집단으

로 간주하여 자살예방과 같은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지자체별 세

분화 정책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결

정하는 요인 중 지자체 특성을 확인해보면,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을수록 중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사회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이나 노인을 위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자살률에 중요

한 결정요인이 되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이미 횡단연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높을수

록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연구는 검증된바 있으며(김기원･김한곤, 2011; Minoiu & Andres, 2008; 

Zimmerman, 2002),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종단연구에서도 적용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회

복지예산비율이 감소형과 중수준 유지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논의는 앞

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과 농약안전보관함 설치기간이 길수록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의 경

우 자살률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러한 심각성이 자살예방조례를 제정하게하고 농약안전보

관함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다만 변화유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의 노인자살률 변화양상이 다르다. 이는 곧 자살예방조례 제정기간과 농약안전보

관함 설치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지자체가 노인자살률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만 중요한 것은 자살예방조례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다 안정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농약안전보관함은 노인자살의 수단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노

인자살률 감소에 장단기적으로 모두 필요한 조치이다. 

노인자살률 변화유형을 결정하는 요인 중 사회복지 변화정도 특성을 확인해보면, 노인사회참여

율 변화정도가 클수록 중수준 유지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사회복지나 정신보건 인프라를 늘리는 것보다 노인의 사회참여를 늘리는 것이 보다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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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살예방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인자살과 관련된 계획이나 전략을 

세울 때 노인의 사회참여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

제 제3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서 ‘노인 자살예방’에 대한 세부과제 중 하나가 ‘일자리･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참여로 자존감 회복’으로 이미 노인의 사회참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7개 시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노인자살예방과 관련

한 사업들은 대부분 우울증 검사, 게이트 키퍼 양성, 자살예방 교육 등으로 노인의 참여를 이끄는 

사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노인자살예방 현장에서 사회참여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인의 사회참여가 긍정적이고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필요

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 개념이 가지는 다차

원성, 복잡성, 추상성으로 사회자본 측정도구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2차 데이터의 한

계로 설정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많지 않아 사회자본을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으로 활용한 자원봉사자 

비율의 경우 2012년 이전 자료가 지자체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활용하

였으며, 노인사회참여율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인구총조사는 2010년과 2015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모두 맞추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사회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개되길 바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로 진행하다보니 연구결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결과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심층적 논

의를 위해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노인자살률의 변화유형 중 고수준 유지형과 

감소형은 변화양상이 다름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보다 정확한 해

석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자살률 변화유형

별 영향요인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더욱 섬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고수

준 유지형이 23케이스, 감소형이 17케이스로 각 변화유형별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시군구가 아닌 동읍면을 분석단위로 한다면 케이스 확보뿐 아니라 

더욱 구체적으로 지역을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예산비

율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으나, 사회복지예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지출 범위의 다양성, 국비와 

지방비 매칭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복지예산비율 보다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비율이나 자살예방관련 예산비율 등을 활용했

다면 더욱 섬세하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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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ypology of Local Governments by Variations in the Elderly 
Suicide Rates

Jeong, Kyu-H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derly suicide rate of each local government 

through a longitudinal approach so as to deduce multiple types of variations, and to identify 

factors that determine the deduced variation types in the elderly suicide rates in light of social 

capital factor. For this purpose, 251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for which the elderly suicide 

rates from 2010 to 2016 can be estimated, were analyzed as the subject matters of this study by 

utilizing the Causes of Death Statistics of the Statistics Korea. The analysis provided that, first, 

the elderly suicide rates over the course of time between 2010 and 2016 exhibited the 

classification of three variation types, which consist of the medium-level stable type, the 

high-level stable type, and the declining type. Secon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variation 

types in the elderly suicide rates have been found to include the ratio of the social welfare 

budget, the effective period of the Suicide Prevention Ordinance, the period in which pesticide 

safety boxes had been installed,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rates of senior citizen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for the local governments to prevent the suicide of 

elderly population.

Key Words: Elderly suicide rates, Typology, Local governments, Social capital, Growth mixture 

model


